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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 8.31.(토), 긴급 간부회의에서 “임금체불 전액 청산과 체불사업주 엄벌” 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 직후인 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
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
했다. 이번 지시는 김문수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지시이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 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 (6월말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 1조 436억 원, 청산액 8,238억 원(청산율 79%)

  먼저,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실제 추석 명절 집중지도기간 중 서울남부지청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하여 체불임금 9.5억 원
(7월 임금)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청장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 3억 원이 청산되도록 한 바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한편,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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